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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정치 불신에 관한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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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의 3개국을 중심으로 정치 불신의 실태분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세계가치관조사에 의하면 3개 국가의 정치불신은 국민의식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7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극단적 불신계층을 보면 의회와 정당에 대해 가장 높은 불신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당과 의회의 미흡한 정치서비스 수준에 대해 국민의 불평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메커니즘
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치불평 행태채널은 정치 메카니즘 내부에 더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한국의 정당들은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
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것도 장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불신은 민주주
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 정치 불신, 정치서비스, 의정활동, 고객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shows what the political distrust of three nations was preserved among US, Japan, and 
South Korea in 2008. According to the World Value Survey research, the political distrust of three nations was 
reached over 70% when on the basis of national people’s consciousness in 2008. Especially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percentage of extreme distrust was the highest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The reason 
why South Korea could not manage the nation people’s political voice to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So consequently political complaining behavior channel should be erected more in the political 
mechanism .And Korean political parties could not manage the social development and national consolidation. 
Moreover, attacted the negative effects to society .Political distrust is the worst obstacle in democracy that it 
will be needed the national consensus to ame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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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치에 관한 불신의 문제는 정치의 개념이 원래 복잡

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현대 

국가에서 정치가 정치의 원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

을 때 정치신뢰의 문제는 더 강하게 대두된다. 정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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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국가 행위에 대한 결정이나 그 결정을 위한 협상이나 

투쟁으로 볼 때 정치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합리적으

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그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이르

지 못하게 되면 정치 불신의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 불신의 연구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

치 불신의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최근 

들어 각국들은 예전과 다른 정치 불신의 상황을 맞고 있

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정치 불신의 문제는 세계적

으로 더 활발해지고 논의의 정도가 강해질 것이다. 정치 

불신이 이렇게 강해지고 확대되는 원인은 간단하다. 앞

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각 국민들의 정치결과에 대한 기대

치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 이렇게 각 국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한지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고도 복잡하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정치 불신의 실태

분석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이러한 정치 불신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치 불신에 관한 실태분석은 세계가

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 

설문조사는 미국, 일본, 한국 등 3개국에 실시한 조사자

료이다. 정치 불신에 관여하는 문제요인들에는 정치참여

의 정도, 시민문화의 유형, 정치가들의 가치관과 이념, 정

치 환경의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영향요인들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첩되어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정치 불신에 

관여하는 영향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글에서

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경험적 분석에서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보다 주관적 측면의 해석적 기준에

서 그 영향요인을 추측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정치 불신의 개념

우선 신뢰는 신뢰하는 주체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객

체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정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

적 상태는 기본적으로 그가 속해있는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크게 서구사회와 동양사회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서구 사회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토대로 

하여 신뢰의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신

뢰는 계약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신뢰의 주

체와 객체가 어떠한 시장경제활동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맺은 계약이 잘 지켜져서 이행되고 있으면 신뢰가 생기

고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관계가 깨지고 

불신이 조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사회에서는 이러한 

외적인 시장경제활동의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의 행위과정에서 나타

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신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뢰의 형성조건이 동·서양의 각국들에서는 차이

가 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신뢰에 관한 연

구의 경향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그 논점을 두고 논의되

고 있다〔1〕. 첫째는 합리적 선택의 기준인데 이것은 신

뢰가 이익과 손해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신뢰는 거래비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확보 또는 장

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 위험상태의 감소 내지는 

의도적인 축소행위를 일컫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기본적

으로 신뢰의 객체가 신뢰를 주는 주체에 대해 장래에 향

해 이익을 주거나 최소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신

이 설 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선택의 기준은 

지나치게 신뢰 주체의 이해관계분석의 능력을 과신한 나

머지 현실상황의 실제적 제약성(substantive limitation)

을 간과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자신의 이익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뢰관

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현실 적합성의 측면

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사회적 기준인데, 이것은 신뢰행위는 이미 사

회적인 행위과정을 통해 그 내적 규범과 가치, 문화 등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에 의해 신뢰행위는 기본적으로 내재하

는 것인데, 만약 손익계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다면 손해되어도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신뢰

행위는 신뢰주체가 그 객체에 대해 반드시 이해관계나 

손익계산서에 의해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행위의 상호

관계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단순히 손

익기초에 의해 설명하고 작동되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이 사회적 기준의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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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이 너무 다양하고 그 개념정립 역

시 쉽지 않아 간단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

이다. 예를 들어 어떤 두 집단 간 또는 두 개인 간의 신뢰

관계가 그들의 가치행위의 공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

한다면,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도 않

고 또한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

다는 것이다. 

셋째는 구조적 기준인데, 사람들의 신뢰행위는 그 당

사자들이 사회 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구조적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있다는 것이다. 개인행위의 변화가 사회변

화를 유도하는 것처럼 인간간의 신뢰행위도 이러한 사회

변화의 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3가지 신뢰행위논의의 기

준을 근거로 생각해볼 때, 신뢰의 개념에는 Miller(1974)

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규범적 기대를 따라 어떻게 잘 정

부가 운영하는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3〕, Zucker(1986)는‘ 인간들사이의 기대체계’로 

보는데〔4〕이러한 제 학자들의 논의과정에는 신뢰는 기

본적으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지고 또 

여기에는 전자는 주로 신념, 의도, 행태 등의 요인들이 작

용하고 있고 후자에는 태도, 기대, 감정 등의 요인들이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5〕.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할 때 이 글에서도 신뢰는 ‘인간들 사이

에서 어떤 협상과 거래과정에서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인 호의적 관계(benevolent relation)’로 정의하고

자 한다.

이러한 정의과정에는 선의(goodwill)라든가 신용

(credi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안정성(safety), 근심

(concern) 등의 개념들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2 정치신뢰의 영향요인

정치신뢰의 영향요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

고 있으나 이들의 영향력은 당연히 각기 다르며 그 영향

력의 방향 또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으로 달리 나타나기

도 한다. 정치참여의 경우 참여가 많고 활발할수록 정치

신뢰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

하다. 즉 정치신뢰가 높으면 정치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다. 서로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정치참여는 정치신뢰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이지 동일한 유사개념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연구자

들이 정치참여와 정치신뢰를 유사개념으로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반화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경우이다. 사회 

자본을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유되는 가치관 및 네트워크

로 볼 경우, Putnum은 사회결사체의 밀도가 클수록 그 

사회주민들의 사회신뢰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6〕. 즉 

사회자본의 크기여부가 정치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특히 서구선진사회의 경우 사회

자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양사회보다 정

치신뢰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 자본

은 개별개인의 상호작용이 사회전체로 확대되어 축적되

어짐으로써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사회기본체제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측면인데, 문화를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 동일하게 공유하는 가치의 총체라고 인식할 때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정치참

여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상호작용관계를 형성

할 수는 있다. 전통적인 문화요인은 사회구성원들 사이

에서 자연스럽게 참여문화를 형성하고 이어서 정치참여

를 활성화시키고 정치신뢰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

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사회 결속적 집

단문화가 배타성이 커서 정치참여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개인의 만족도를 들 수 있는데 아직 이 만족도

는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정책 집행으로 

인한 개인의 만족도는 정치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치신뢰에도 간접적으로 

상호영향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경험적 측정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7〕.

2.3 정치 불신과 불평행위

국민들은 정치가 또는 정치제도, 입법 활동, 여론수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만족 또는 불만족의 감정을 가

지게 된다. 여기서 불만족의 경우를 가지게 되면 국민들

은 외부를 향해 상호간에 불평행위(complain behavior)

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행위는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포괄적인 정치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에 의해 

야기된 공개적 행위인 것이다 〔8〕. 즉 국민들의 정치인

의 의정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현이다. 이것은 무

관심이나 비판 등과 같은 소극적 또는 단순한 비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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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 현대사회 국민들의 권리회

복이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라 이러한 불평행위의 발현

도 더 적극적으로 명료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경우 불만족 서비스 등의 정치행위에 대해 시정요구

와 조치를 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매우 적극적인 부정적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평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불평행위의 정도에 따라 행위를 표출

하는 것과 표출하지 않는 것으로 우선 나눌 수 있다〔

9〕. 밖으로 불평행위를 표출한다는 것은 불평행위의 반

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표출하지 않는 것

은 타인에게 그 행위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출되는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사적인 표출과 공적인 

불평행위의 표출로 나누고 있다. 전자의 사적인 표출은 

불평행위의 표출대상이 지인이나 사적 연계관계에 있는 

친구 등의 대상을 말하고, 후자의 공적인 표출은 정치인, 

관료, 그리고 타 공적인 위치에 있는 자 등에게 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행위자에 연관된 관

련 행위자들의 상호분류는 보상추구자, 행동가, 비판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상추구자는 정치 불신에 따

라 불평행위가 밖으로 표출되고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행동

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상을 위해 간접적으로 연계되

어 있는 사람이며 이들은 이러한 보상을 위해 실제 행동

에 돌입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비판자들은 부정적인 

의사표출내용을 타인에게 밖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을 말

한다. 이들은 각 정책내용이나 정치서비스에 대해 동일

한 단계 또는 동일한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정치서비스에 대한 문제해결요구나 외부 타인에 

대한 불평행위의 강도 역시 동일한 정도는 아니다. 즉 상

호 중첩되는 행위유형이 일어날 수 도 있고 어떤 단계의 

불평행위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

러한 불평행위에 대한 참여의 정도도 또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불평행위의 실제적 활동에는 

주로 청원, 서명운동, 집회, 시위, 보이코트, 세금납부거

부, 교통방해, 파업 등을 들 수 있다〔10〕.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정치서비스나 정치인들의 의

정활동에 대한 불평행위는 주로 청원, 서명운동, 집회, 시

위, 보이코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납세거부

나 도로점거, 파업 등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파업

은 개인 사업자간 관계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고용관

계문제나 임금체불 등에서는 자주 일어나나 정치서비스

나 의정활동에 대한 불평행위로는 그다지 빈번하게 일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청원, 서명운동, 

집회, 시위 등의 유연한 불평행위로는 정치기관 또는 정

부기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11〕.

   

3. 정치 불신에 관한 국제간 실태분석

정치 불신에 관한 국제간 실태분석은 한국, 미국, 일본

의 3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자료는 세계 가치관조사

(World Value Survey)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미·일 3개국의 2008년도 조사 전체 대상 인원은 총 

3400명으로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대상 정부기관은 각국의 의회, 정당, 

중앙정부, 공직자 등이 그 분석대상이 된다. 정치 불신은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포함하는 정치서비스 전반에 관한 

국민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한·미·일 국제간 비교는 각 

국가의 정치,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잘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정치 불신을 기반으로 하는 각 국 국민

들의 불평행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방

법은 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측정의 구간은 4개의 측정구간이 설정되었는데 ‘매우 신

뢰’, ‘다소 신뢰’, ‘다소 신뢰하지 않음’, ‘매우 신뢰하지 않

음’의 4개의 특정구간으로 설정하였다. 

3.1 의회불신에 대한 3개국 비교 분석

state

US Japan Korea

Trust 

extremely 1.50% 1.20% 1.40%

moreorless 19.10% 22.00% 24.80%

not moreorless 65.00% 55.40% 50.60%

not extremely 14.50% 21.30% 23.30%

total
1181

(100%)

1012

(100%)

1199

(100%)

 <Table 1> Distrust on Parliament

의회 불신의 경우 당해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가는 미국이며 79.5%를 보이고 있고,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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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한국이 73.9%로서 미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의

회불신의 차순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불

신의 정도가 모두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의회불

신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Table 1>

에서 보듯이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는 구간에 각 국민들

의 인식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매우 

신뢰와 다소 신뢰를 합칠 경우 미국이 20.6%, 일본 

23.2%, 한국이 26.2%를 나타내고 있다. 각 국민들은 의회

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가 겨우 20% 수준을 넘기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극단적 불신층의 비율을 보면 한국이 23.3%로 

3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어서 일본 

21.3%, 미국 14.5%를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으로 불평행

위를 하는 강한 불신계층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불신계층이 가장 많은 

것은 결국 정치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정치인의 의정활동이나 정치서비스가 국민

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

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의회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발전의 

정도가 앞선 두 국가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것을 감안

할 때 미국과 일본의 의회불신의 빈도와 단순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매우 신뢰하지 않는 

극단적 불신계층의 빈도가 선진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있

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14.5%이고 한국은 23.3%

로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극단적 의회 불신계층의 

빈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의회의 역할이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회불신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분단으로 인한 이

념적 정치대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고 이러한 극단적 

정치 투쟁의 역사 속에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에는 현재 정치서비스에 대한 민원제기 채널이 거의 없

다. 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의 민원제기 채널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 이와 같이 정치서비스에 대한 국

민의 불평채널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기존의 불평정도

를 해소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어 불평행위는 점점 강

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의정활

동과 전반적인 정치서비스에 대한 불평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서비스의 불평채널을 많이 신설해야 한다. 셋

째, 현대 정치사회는 정치인을 포함하여 상당히 권위적

이고 자기 방어적 행태 및 과도한 우월감에 기인하는 수

직적 권력관계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국

민에 대한 인식 행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의회에 대한 불

신의 정도는 해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불신의 빈

도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불신의 강도 즉 

극단적 불신층의 빈도도 훨씬 커지게 되어 결국 정치 무

관심으로 귀결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정치무관심은 정

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발전의 여건조

성을 위한 차원에서 정치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서

구시회의 의회불신은 단순한 계약관계일 수 있으나 우리

니라는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는 도덕성의 문제일 수있다

〔12〕.

3.2 정당불신에 대한 3개국 비교분석

state

US JAPAN KOREA

 

Trust

extremely 1.90% 1.40% 1.10%

moreorles 13.50% 16.90% 23.10%

notmoreorless 68.80% 56.50% 49.40%

notextremely 15.90% 25.20% 26.40%

total
1201

(100%)

1008

(100%)

1199

(100%)

<Table 2> Distrust on Parties

정당 불신의 경우 우선 자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국가

는 미국으로 84.7%이고 그 다음은 일본이 81.7%, 한국이 

75.8% 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 신

뢰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당정치가 

미숙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높

은 정당 신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정당의 역할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으로 정당정치의 

표상이 되어온 미국과 일본의 정당에 대한 자국민의 불

신이 80%를 훨씬 상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 시스템

적으로는 제도적인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기능

적으로 현대국가에 와서는 국민들의 정치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지 않는 극단적인 불신계층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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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US JAPAN KOREA

 

Trust

extremely 5.00% 1.60% 2.60%

moreorless 33.20% 29.50% 43.10%

notmoreorless 50.20% 50.20% 43.90%

notextremely 11.60% 18.80% 10.50%

total
1204

(100%)

1028

(100%)

1197

(100%)

 
<Table 3> Distrust on Cetral Government

율을 보면 한국이 26.4%, 일본이 25.2%, 미국이 15.9%로

서 미국의 극단적 불신계층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불평행위를 통한 불신해소 채널이 미국의 경

우 우리나라 보다 많이 갖추어져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다.

정당에 대한 신뢰계층의 비율을 보면 한국 24.2%, 일

본 18.3%, 미국 15.4%로서 우리나라가 정당에 대한 신뢰

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의 경우 절대적 불신계층이 많은 것은 그동안 첫째, 정당

의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의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현재 대두되고 있는 서민경제회복, 

부동산 문제, 국민기본권 회복, 국가차원의 분배적 정의 

실현 등에 있어서 정당이 국민의 이해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것이다. 둘째, 지역주의 정당시스템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정책정당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셋째, 정당과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제대

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정치적 이슈에 따라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각기 기능하다보니 유권자정당으로 가

는 기능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정당의 

정책추구행위가 완전히 등한시되고 득표추구활동을 통

한 집권야욕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극단적 불신계층 또는 

완전한 무관심 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

치불신을 특정 정치기구에 대한 평가적 태도로 본다면

〔13〕국민의 정당평가는 낮을 것 이다.

3.3 중앙정부 불신에 관한 3개국 비교분석

 

중앙정부에 대한 3개국의 불신수준은 미국의 경우 

61.8%, 일본은 69.0%, 한국은 54.4%로서 일본의 중앙정

부에 대한 불신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은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나라이

기는 하나 일본 고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국가가 담당

하였으며 이러한 국가 주도론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아직

도 국가를 높게 신뢰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그러나 최근의 장기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과 

저성장의 경제효과는 일본국민들에게는 고도 경제성장

시의 국가 주도적 신뢰성과 현대의 저성장과 경제침체에 

따르는 정부불신이 동시에 양면적으로 교차하는 상황이 

아닌 가 추측된다. 적극적인 극단적 불신계층의 비율을 

보면 일본 18.8%, 미국 11.6%, 한국 10.5%로 일본의 중앙

정부에 대한 극단적 불신의 계층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이유는 고도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국가의 긍정적 측면

을 인정하면서도 기업경제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자원분

배구조의 왜곡과 시장질서의 교란,  부의 분배적 정의의 

실현실패, 정치적으로 부패구조와 권력 사유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국가이미지 형성의 결과로 높은 불신계층 

비율로 이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최

근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 가계자산의 감소 등 서민경

제의 전반적 침체가 국가불신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Table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 신뢰를 보내

는 계층은 매우 낮다. 미국 5.0%, 일본 1.6%, 한국 2.6% 

등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 신뢰를 보내는 계층의 

비율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것은 3개 국가 모두 동

일한 현상으로 현대 국가들의 국가무용론이 등장할 이유

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진다.

3.4 공무원 불신에 대한 3개국 비교분석

state

US JAPAN KOREA

 

Trust

extremely 3.50% 1.40% 6.90%

moreorless 38.00% 31.40% 55.90%

notmoreorless 51.00% 51.40% 29.50%

notextremely 7.50% 15.80% 7.70%

total
1192

(100%)

1011

(100%)

1199

(100%)

 <Table 4> Distrust on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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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경우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미국 58.5%, 일

본 67.2%, 한국 37.2% 로서 일본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

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벌우위의 유교사상에 영향을 받아 압축적

인 성장 시기에 관료주도의 경제개발의 역할의 중요성 

인식과 최근의 공무원 사회의 직업적 안정성 등에 따르

는 긍정적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신뢰하는 적극적 신뢰계층의 비율도 미국 3.5%, 

일본 1.4%, 한국이 6.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래 공공부문의 역할이 사적부문의 역할보

다 축소되고 관료 주도의 정책추진 등의 국가정책시스템

이 아니라 자율시장기제에 따르는 정책형성과 집행의 중

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 경우, 일본은 공

무원에 대해 3개국 중 가장 불신하는 나라로 나타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앞서 논술된 중앙정부의 신뢰수

준이 가장 높은 것과 동반하여 공무원의 신뢰 수준도 가

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공공

관료의 역할이 국가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고 국민의 경제생활 속에도 이러한 국가주도적

인 소비경제시스템의 형성이 중요한 의미로 내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신뢰주체의 신뢰대상에 대한 종합적 기

대가 큰 것이다.〔14〕

4. 결론

앞서 논술한 실태 분석을 근거로 할 때 의회와 정당의 

불신의 정도는 국민 70~80%정도의 높은 불신 비율을 보

이고 있다. 이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할 것 없이 현대 정

당정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의회, 정당, 중앙정부, 공무원 

등에서 종합적인 불신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극단

적 불신계층을 보면 의회와 정당에 대해 가장 높은 불신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갑자기 소득수준이 급상승 하는 과

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과의상호 교호적 의사교환 메카니

즘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과 의회의 정치서비스와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미흡한 정치서비스 수준에 대해 국민의 불평행위를 해소

할 수 있는 정치 메카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

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불신이 국민의 주관적인식일 

경우 불평행위가 크면 인식이 악화 될 것은 자명하다

〔15〕. 분단이라는 군사대치 상황의 특수한 상황 속에

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정

치체제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갔다. 민주적정당체계의 확

립이 되기에는 어려운 정치환경이다〔16〕. 그러나 이러

한 불만족의 해결, 해소 메카니즘이 적절히 확립되지 못

하였고, 서민지향적인 정당정치의 근본시스템도 마련될 

수 없었던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유권자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확산되었고 무당파 및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예년

에 비해 증가하면서 정치에 대해 불신이 가속화 되었고 

정치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되었다. 정당불신의 경

우 미국이 84.7%, 일본이 81.7%, 한국이 75.8%로서 미국

과 일본의 정당불신은 아주 극단적 수치로 까지 나타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러한 정당정치의 선

진국에서조차 정당의 기본역할이 수행되고 있지 못한 것

은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국민의 기대치의 다양성과 수

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의회불신의 경우 역시 미국 

79.5%, 일본 76.7%, 한국이 73.9%로서 정당불신과 마찬

가지의 높은 불신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학습의 기회가 없었고 

생활 속의 실천계기도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민주적 정

치체제와 제도의 실현은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해 보인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회와 정당의 정치발전과 사회

통합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불신의 결과만 

초래 해 왔던 것이다.

정치적 교착과 파행이 반복되고 폭력과 막말과 몸싸

움이 지속되는 국회 운영은 정당과 의회 불신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고 대안 없는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국민

들의 정치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게 되었다. 생산적인 국회운영으로 국민의 정치서비스에 

대한 불평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충분히 설

치하고 대통령과 국회와의 긴장, 대립관계를 원활히 하

여 여·야 관계를 재정립하고 정책정당으로서 민주적인 

정당정치를 수행한다면 우리국민의 의회와 정당의 불신

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방향은 본 논

문의 연구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으로 제한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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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일반적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향후에는 분석 대상국가를 다양화하여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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